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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I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전 세계적 
논의, 특히 미국에서의 논의는 비관론에서 
낙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의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와 업무 
대체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을 우려하는 반면, 
낙관적인 입장에서는 AI가 일자리를 보완하거나 
심지어 창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한다. 이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자국 경제의 
생산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제약을 피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노동력, 기술 불일치, 그리고 이민에 대한 정치적 및 
법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은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국은 점증하는 지경학적 역풍 속에서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숙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AI를 생산, 서비스 및 교육·훈련 시스템에 
편입하여, 노동을 보다 광범위한 노동력 전략의 
일환으로서 재구성함으로써 노동력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AI를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민간 

부문 조율의 강한 전통을 바탕으로, 이들 정부는 
AI 활용 업무를 활용하여 여러 부문에서 갈수록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고 보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AI 거버넌스는 기술 혁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력 
강화 전략이기도 하다.

뒤이어 살펴볼 사례 연구에서 논의하듯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정부들은 
‘AI 사회’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활용 
시스템은 부문별로 불균등한 일자리 대체 압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 및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된다. 국가, 기업 및 
사회가 이를 의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여러 
부문과 계층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이 동아시아식 AI 노동력 개발 모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 정부 모두가 여러 부문에 걸친 노동력 제약의 
양상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 AI 활용 노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AI가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0/japans-aging-society-as-a-technological-opportunity
https://keia.org/publication/perils-of-u-s-illiberal-retrenchment-south-koreas-perspective-on-indo-pacific-recalibration/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japan-korea-immigration-evolve
https://eastasiaforum.org/2025/12/25/the-logic-of-the-new-industria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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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넘어, 노동시장 변화와 인구구조적 제약에 
대응하여 AI 활용 시스템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거나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라는 다른 
차원의 논의를 추가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 기업 
및 사회는 AI에 힘입은 생산성 향상을 유일한 목표로 
보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 거버넌스 체계가 
가져오는 하나의 결과로 본다.

동아시아에서의 AI와 노동력 문제
동아시아 정부들이 AI로 보강된 노동력 개발에 
적극적인 접근법을 채택한 이유와 방식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노동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AI는 모든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노동력에 
대한 실존적 위협도 아니라, 노동력 부족과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간 노동 공급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에서 AI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협에 관한 
주류적 논의는 노동시장 전체보다는 지식경제 또는 
사무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요한 
점은 생성형 AI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제조업, 농업 또는 저임금 서비스업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활용 시스템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I가 노동시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 구조적 역학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특히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 경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노동 부문별로 
수요와 공급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고등교육의 장기적인 확대에 따라 고급 학위 
소지자의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기능직, 제조업 및 농업 분야의 노동수요는 여전히 
많다. 이러한 동시적 추세는 근로자들이 진출하도록 
훈련받은 분야, 그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그리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 사이에 불일치를 
초래한다.

지식노동, 서비스업, 숙련 기능직 및 생산직 등 서로 
다른 노동 부문에서 AI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도 서로 다르며, AI가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앞으로도 그 차이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 결과 AI 시스템은 어떤 업무가 
어떻게 대체되는지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여러 
부문에 어떻게 배분될 수 있고 앞으로 배분될 것인지, 
그리고 인구구조적·제도적 한계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AI의 목표를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AI는 그와 함께하는 자동화 및 로봇공학 
기술과 더불어 일부 업무에 필요한 인간 노동 투입을 
줄인다. AI는 기반 모델이나 최첨단 모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 부문의 특정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응용 사례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노동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특정 업무를 보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로는 
은퇴하고 있는 많은 노동 인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국은 자국민이 원하지 않는 직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선별적 이민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민은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악명이 높으며, 
새로운 인구·경제 현실에서는 각국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동일한 이민 인력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국가와 기업의 핵심 과제는 
최고의 근로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엄밀히 말해 
노동력 대체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배분 문제이다.

동아시아는 AI 활용 노동력을 어떻게 계
획하고 있는가

앞서 설명한 배분상의 제약에 대응하여, 고령화 
사회의 국가들은 정책 입안자와 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4IR)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https://www.forbes.com/sites/jackkelly/2023/10/13/a-tale-of-two-job-markets-white-collar-workers-lack-opportunities-while-blue-collar-have-many-options/
https://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how-artificial-intelligence-impacts-us-labor-market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6/03/governing-aging-economies-south-korea-and-the-politics-of-care-safety-and-work?utm_source=carnegieemail&utm_medium=email&utm_campaign=announcement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6/03/governing-aging-economies-south-korea-and-the-politics-of-care-safety-and-work?utm_source=carnegieemail&utm_medium=email&utm_campaign=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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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시기 핵심 기술 노동력에 미친 결과

제1차 산업
혁명 1700년대 중반~1800년대 중반 증기기관, 기계화된 섬유 생산, 수력 농업 노동에서 공장 임금노동으로 전환

제2차 산업
혁명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 전기, 철강, 화학, 철도, 조립라인 반숙련 산업 노동의 증가, 제조업의 대규

모 고용

제3차 산업
혁명 190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반도체, 컴퓨터, 초기 인터넷, 자동화 일자리 양극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제조

업 일자리 감소, 지식노동 증가

제4차 산업
혁명 2000년대~현재 AI,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IoT
업무 단위 재배치, 인간-기계 협업을 통한 
역량 증강, 중간 숙련 직종에 대한 압력

표1. 기계화에서 AI까지: 산업혁명은 노동을 어떻게 재편하는가

출처: 저자의 자체 분석.

있다. 이는 AI뿐 아니라 로봇공학, 자동화,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하여 인간과 기계 시스템 
전반에서 노동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활용 업무 시스템은 독립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제약된 환경에서 근로자가 배치되고, 보강되고, 
재배치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한다. 

AI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역량을 높이며, 
노동생산성은 그중 한 측면이다. 실제로 이는 해당 
직무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AI, 자동화 및 
로봇공학을 이용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형적인 
업무를 인지적 요소가 더 많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동력 정책은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숙련도 향상과 재교육을 우선시하며,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조적 제약에 직면한 정부들은 직장에서 AI
를 활용하여 기술 격차와 부족한 노동 공급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찾고 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정부와 기업은 AI를 주로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여건에서 

경제를 재편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사례에서 AI 노동력 정책은 
노동정책뿐 아니라 교육, 재정 및 산업정책, 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규제정책까지 아우르는 부처 간 
조정 전략으로 구성된다. 앞서 나가는 이들 경제체제 
정부들은 여러 부문에서 AI 활용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통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지만, 정책 설계는 
산업 전환 전략에서 업무 단위의 직무 재설계, 인간 
중심의 정책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 

한국 정부는 IT,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대한 오랜 
투자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 혁신을 재교육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에서AI가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2025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회를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로 
정의했다. ‘AI가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라는 이러한 비전은 이후의 실행 중심 
정책 제안에서도 계속 반영되고 있다.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0/japans-aging-society-as-a-technological-opportunity
https://wp.oecd.ai/app/uploads/2021/12/Korea_National_Strategy_for_Artificial_Intelligence_2019.pdf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t0625_south_korea_ai_law_EN.pdf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t0625_south_korea_ai_law_EN.pdf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6029121


4

한국의 2026년 국가 AI 행동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지방정부와 
함께 기초 AI 역량 허브를 구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MOEL)
는 지역별 직업 재훈련 및 전환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지원하고, 산업 및 직종 전반에 걸친 AI의 
영향을 분석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AI 고용서비스 
로드맵과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포함한 포용적 노동전환 국가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는 기존의 교육·재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각각 주도할 예정이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AI 
활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활용하여 
생산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일본 정책의 핵심 특징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정부가 장려하는 적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보다 강력한 
산업정책을 펴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입 강도가 낮다. 한국보다도 앞서 일본은 기업 
차원의 적응을 강조하는 광범위하고 변혁적인 
AI 사회를 지향했다. 일본 정부의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는 2015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보고서에서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라고도 함—의 비전을 처음 제시했으며, 이를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융합한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이 
양립하는 사회”로 설명했다.  이후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은 2016년에 이를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AI 활용 노동만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제안하는 
광범위한 체계이다. 

AI가 국가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의 
2025년 AI 기본계획은 AI가 “업무, 조직, 
프로세스 및 기업문화를 혁신하여 경쟁우위를 
확립”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교육 및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METI)을 재교육 
사업의 주요 정부 주체로 지정했다. 경제산업성과 
정보처리추진기구는 산업의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기업 및 교육 제공자에게 필요한 교육 단계를 
연계하기 위한 기반으로 디지털 스킬 표준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국 

중국은 AI로 보강된 노동력과 기업 전반의 
광범위한 진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합하는 시스템 
차원의 접근법을 채택했다. 중국의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 AI가 심층적으로 
융합된 ‘스마트 사회’의 건설은 중국 공산당(CCP)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지도 
이념 중 하나였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도 생산성과 산업 구조를 
혁신할 ‘포용적 스마트 사회’를 향한 발전을 계속 
추진했다. 2024년 AI+ 계획 발표 후 중국 국무원은 
‘인간-컴퓨터 협력, 부문 간 융합 및 공동 창조’를 
특징으로 하며 사회 및 산업 생태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중국식 
‘스마트 사회’를 더욱 구체화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5차 5개년 
계획 권고안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6년 1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MOHRSS)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문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AI와 제조업을 모두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문 간 전문·직업 인재에 
대한 수요를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AI 교육 및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작되고 있으며,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한 발표가 이를 
보여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경력의 모든 
단계에서 서로 다른 수요에 맞추어 설계된 평생 
직업기술 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https://www.aikorea.go.kr/upload/contents/contents_01.html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5/10/15/how-people-around-the-world-view-ai/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0/japans-aging-society-as-a-technological-opportunity
https://www8.cao.go.jp/cstp/english/society5_0/index.html
https://www8.cao.go.jp/cstp/ai/ai_plan/aiplan_eng_20260116.pdf
https://www.ipa.go.jp/jinzai/skill-standard/dss/eid2eo00000087hx-att/eiyaku.pdf
https://digichina.stanford.edu/work/full-translation-chinas-new-generation-artificial-intelligence-development-plan-2017/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8-10/29/content_2065419.htm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china-ai-plus-opinions-2025/
https://english.www.gov.cn/news/202510/28/content_WS6900adb9c6d00ca5f9a07216.html
https://www.news.cn/politics/20260127/8af067692da94844adee34b643b39444/c.html
https://www.news.cn/politics/20260307/ac32ab12ce174897a89114eaee7f0ad7/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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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은 AI를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특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산성과 노동 수요를 개선하기 
위한 AI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다. 차이잉원 
전 총통은 2016년 신기술이 부상하던 시기에 
대만의 전략을 ‘디지털 국가, 스마트 섬’으로 처음 
제시했다. 행정원은 이듬해 이 비전을 디지털 국가 
및 혁신경제 발전계획(DIGI+)으로 제도화했다. 그 
이후 AI를 더욱 강조하면서 스마트 대만 2030 및 
AI 행동계획과 같은 비전과 정책이 국가 의제를 
설정해 왔다.   정부의 정책 담론은 AI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는 ‘스마트 국가’로 
대만을 건설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의 정책 입안자들은 AI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에 수반되는 
노동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는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국가 인재경쟁력 도약방안을 추진했으며, 특히 
고령화를 보다 표적화된 노동력 훈련 전략이 
필요한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부와 교육부는 
산업별 일자리 매칭 및 전문 기술 개발 과정과 함께 
인재 개발 및 유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AI가 직무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와 더불어 AI 교육 과정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싱가포르 

현재 싱가포르에서의 논의는 2020년에 발표된 
정부 지원 지침 계획 등을 통해 여러 부문의 
직무를 재설계하는 업무 기반 접근법을 시사한다. 
싱가포르의 2019년 국가 AI 전략(NAIS)에서 
당시 리셴룽 총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를 
혁신하고,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심층적인 
변화를 이루어 생산성 향상의 결실을 거두고 새로운 
성장 영역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에 발표된 NAIS 2.0에서도 
정책 목표는 AI를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자 “인지적·신체적 업무를 변화시킬” 
힘으로 보는 관점을 계속 반영한다. 

NAIS 2.0은 부문별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인력부는 부문별 직무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연계하도록 
설계된 직무 전환 지도를 마련했다. 고용주를 위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은 중견 경력 근로자의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통상산업부
(MTI)의 경제전략 검토는 자동화와 로봇공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무와 근로자를 더 높은 
부가가치의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디지털개발정보부 및 통상산업부와 
협력하여 SkillsFuture 이니셔티브에 따라 평생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약 및 한계
AI 활용 노동력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동아시아의 정책 접근법에는 중요한 
한계도 있다. 보강, 재교육 및 조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촉박한 적응 기간이나 노동 대체 위험이 
야기하는 분배상의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해당 전략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좌우한다.

첫째, 개별 근로자의 신체적·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이 
노동정책을 앞지르면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거버넌스상의 과제는 여전히 크다. 
인지적 업무의 대체 효과에는 정치적 관심이 
높았지만, 제조업, 농업, 광업, 돌봄 노동처럼 
수요가 가장 큰 육체적으로 힘든 일자리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스마트 공장과 
휴머노이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 
산업혁명 시기와 달리 AI 활용 노동력 변화의 
기간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직종의 일자리 
대체는 과거처럼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심지어 

https://digi.nstc.gov.tw/en/5329AD162CD5F88A
https://english.ey.gov.tw/News3/9E5540D592A5FECD/659df63b-dad4-47e3-80ab-c62cb40a62cd
https://www.taiwan.gov.tw/content_8.php
https://outlook.stpi.niar.org.tw/index/tdop/4b114100887519230188936f139a36e3
https://www.ndc.gov.tw/en/Content_List.aspx?n=14A9F8185CBA2C03
https://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19662
https://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15919
https://wimpservice-ws.hamastar.com.tw/Download.ashx?u=L0ZTMDEvRmlsZVBhdGgvNDkwL3JlbGZpbGUvMTE1NDYvNTg4NS9jOGNhY2RkYS1jODMwLTQwMTgtYmVmNS1kODhhM2Q1ZDgzZjMucGRm&n=5Lq65bel5pm65oWn55Si5qWt6Lyq5buT5aCx5ZGKLnBkZg%3D%3D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2/07/25/2003782391
https://file.go.gov.sg/ai-guide-primer.pdf
https://oecd.ai/en/wonk/singapore-the-future-of-work-in-the-age-of-ai?utm_source=chatgpt.com
https://go.gov.sg/nais2019
https://go.gov.sg/nais2023
https://www.wsg.gov.sg/home/employers-industry-partners/jobs-transformation-maps
https://www.wsg.gov.sg/home/employers-industry-partners/workforce-development-job-redesign/career-conversion-programmes-employers
https://www.mti.gov.sg/newsroom/speech-by-dpm-and-minti-at-the-mti-economic-dialogue-2025/
https://www.myskillsfuture.gov.sg/content/portal/en/initiatives/initiatives.html
https://www.imda.gov.sg/how-we-can-help/techskills-accelerator-tesa?utm_source=google&utm_medium=ppc&utm_campaign=hcc2024&utm_content=tesa_brand_lp&gad_source=1
https://thediplomat.com/2025/05/the-rise-of-ai-manufacturing-in-china-and-south-korea/
https://www.trade.gov/market-intelligence/singapore-advanced-manufacturing-industry
https://www.mckinsey.com/mgi/our-research/agents-robots-and-us-skill-partnerships-in-the-age-o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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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현재 
직무에 계속 종사하든 직업을 바꾸든 관계없이 
재교육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 부문 전반에서 더 적은 수의 근로자가 
총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는 고령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 노동력에서 이탈하고 있다. AI
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소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는 없으며, 이는 오늘날 각국이 
설계하고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을 시행할 국가 역량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한다. 이러한 제약은 더 광범위한 
거버넌스 문제와도 연결된다. AI 활용 시스템과 
보다 넓은 의미의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 부문별로 
불균등한 소득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AI의 확산은 세계화, 특히 저부가가치 
업무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세계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양극화 추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AI로 보강된 업무가 불균등하게 분포하거나 
국가 역량이 낮은 저개발 국가 및 지역에 집중될 
경우, 이러한 양상은 제조업 경제체제와 지식기반 
경제체제 사이의 기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시사점 
앞서 나가는 동아시아의 경제체제들은 AI를 기업 
차원에서뿐 아니라 노동력 제약에 직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도구로 받아들였다. 
앞서 논의한 국가들은 인구 감소의 최전선에 있으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동시에, 특히 신기술 
및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겪고 있는 경제 및 노동상의 제약은 모든 선진 
산업국이 이미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것이므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개발·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날 AI 활용 도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직무에서는 근로자, 관리자 및 교육 담당자가 
수개월 내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핵심 업무를 
보강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의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를 살펴볼 필요성이다. 기업 
주도의 스마트 공장 도입과 휴머노이드 같은 피지컬 
AI는 노동시장을 보다 안전한 노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활용 노동력이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진정한 한계는 반드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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